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되면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의 편익에 영향을 미쳤으며, 
AI 등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추진 

•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및 연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SOC를 구축함에 따라 재정 절감, 공사기간,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 국가적인 편익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

• �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지원, 민생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짐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금리 및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성이 악화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29.6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20.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57.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6.6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 �도로·철도 사업에 따른 편익을 산출해본 결과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연평균 약 1,573.9억 원, 차량운행비 절감편익은 연
평균 약 139.6억 원,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연평균 약 1.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정사업 대비 공사기간이 평균 약 2년
으로 짧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편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재 미·중 무역갈등, 러·우 전쟁, 코로나19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경제 변수로 인해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0년 
대비 2025년 31.17 상승하였고, 기준금리는 2022년 대비 2025년 2.5%p 상승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재정한계와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활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 �(심의체계 재정립) 선행 심의와 유사한 심의는 삭제를 통해 심의절차를 통합심의로 일원화하고 사업추진 속도도 향상시킬 필요
• (경쟁 제안 활성화) 제3자제안 공고상 과도한 사업조건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한 경쟁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
• (권한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이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영역 마련 필요
• �(합리적 보정) 30년 이상의 관리운영 기간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정부 모두가 수요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고금리 및 고물가, 공사비 상승 이슈,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정제도 필요
• (신산업 지원 방안) 기존의 SOC(도로, 철도 등)와 상반된 디지털 관련 신산업에 대한 유형을 정의하여 추진 가능성 확대
• (생활 SOC 사업 지원 방안) 소규모, 지역 기반의 사업특성을 반영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

국토이슈리포트는 국토정책 현안을 국민께 빠르게 전달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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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한정적인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

■ ‌�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됨

•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및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은 정부의 주도 아래 공공 재정투자 방식으로 추진

•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의 가용 재원은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재정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

• ����민간투자사업이 제도화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기와 안정기를 지나 경제
성장이 2% 내외로 축소된 저성장기로 진입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SOC 투자에서 생활 밀착형 SOC 투자로 전환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 중심에서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한 계량운영형 사업이 새롭게 추진

•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

• ����경제회복, 건설시장 활성화, 미래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투자사업을 전략적으로 재설계하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

■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경제, 편익 등에 영향을 미침

•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되며, 효과 이외에도 건설 관련 장비, 자재, 엔지니
어링, 설계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 가중 

• ����운영 단계에서도 서비스업, 유지보수업 등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며 잘 갖춰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이동권과 물류 효율성을 높여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

■ ‌�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SOC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절감, 공사기간 절감,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남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하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소요될 국가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임

• ����재정투자사업 대비 1km당 평균 약 27일의 공사기간을 절감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운영 방식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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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전망

■ ‌� ‌�정부의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SOC 예산은 2010년 25.1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 감소해 2016년 21조 원 편성 

•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년 연속 SOC 예산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2022년 28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재정운영 
원칙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부터 SOC 예산은 감소추세로 변화

• ����민간투자금액은 평균 4.9조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음

<표 1> 연도별 SOC 예산 및 민간투자집행 실적

구분 ’04 ’06 ’08 ’10 ’12 ’14 ’16 ’18 ’20 ’21 ’22 ’23 ’24 ’25

SOC 예산액 17.4 18.4 20.5 25.1 23.1 22 21 21.8 23.6 26.5 28 25 26.4 25.5

민간투자금액 1.7 2.9 9.4 6.9 6.3 4.8 5.3 3.5 4.2 3.2 4.2 4.9 5.8 -

비율(%) 9.8 15.8 45.8 27.5 27.3 21.8 25.2 16.1 17.8 12.1 15.0 19.6 22.0 -

주: 민간투자는 BTO 사업과 BTL 사업의 합계 비용임.
자료: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재정(2012, 2017, 2019, 2024년)을 

참고하여 작성함.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 의하면 2026년 SOC 예산은 27.5조 원이 예상되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
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지원, 민생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예정하고 
있어 SOC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6~2030년) 정부의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210조 원을 투입

-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세제 개편 및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94조 원, 지출구조 조정, 기금 및 민간재원 
활용을 통해 116조 원을 마련할 계획

<그림 1>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단위: 조 원, %)

재정투자계획 210조 원

구분 5년간 순증

지방이전 32조 원

재정지출 178조 원

합계 210조 원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 원 투자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금) 증가 소요 등
지방재정 32조 원 확충

재원조달계획 210조 원

구분 5년간 순증

지출 절감 116조 원

세입 확충 94조 원

합계 210조 원

세제개편 및 세입기반 확충 등 94조 원
지출구조조정, 기금·민간 재원 활용 등
1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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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 ‌�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29.6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및 20.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57.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6.6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취업유발 효과는 평균 1만 2,877명으로 나타났으며,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2만 

8,02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고용유발 효과는 평균 8,852명으로 나타났으며, 대구~부산이 1만 9,0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생산유발 효과는 평균 24.3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구~부산이 5.5조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평균 11.6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구~부산이 2.5조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표 2> 민자고속도로 사회·경제 파급 효과

노선명 총사업비(억 원) 취업유발 효과(명) 고용유발 효과(명) 생산유발 효과(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억 원)

인천국제공항 13,727 14,250 9,686 27,833 12,803 
천안~논산 14,028 18,414 12,516 35,965 16,544 
대구~부산 19,511 28,026 19,049 54,739 25,180 

수도권 제1 순환 14,712 18,720 12,724 36,563 16,819 
부산~울산 11,319 14,549 9,889 8,416 13,071 
서울~춘천 14,296 18,298 12,437 35,739 16,440 
용인~서울 8,050 9,910 6,736 19,355 8,903 
인천대교 10,962 14,055 9,553 27,451 12,628 

서수원~평택 8,569 10,968 7,455 21,422 9,854 
평택~시흥 9,123 8,191 5,567 15,998 7,359 
수원~광명 11,421 11,401  7,749 22,268 10,243 
광주~원주 8,094 10,360 7,042 20,235 9,308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 3,731 4,479 3,044 8,748 4,024 
인천~김포 8,858 9,661 6,566 18,868 8,679 
상주~영천 12,862 16,463 11,190 32,155 14,791 
구리~포천 18,431 13,899 9,447 27,146 12,487 
안양~성남 5,614 5,955 4,047 11,630 5,350 
옥산~오창 2,305 2,950  2,005 5,763 2,651 
서울~문산 14,801 18,945 12,877 37,003 17,021 
봉담~송산 4,328 5,540 3,765 10,820 4,977 
화성~광주 5,243 6,711 4,561 13,108 6,029 
포천~화도 5,263 6,737 4,579 13,158 6,052 
평택~부여 21,628 27,684 18,816 54,070 24,872 

합계 246,876 296,166  201,301 578,450 266,087 

주: 1) 노선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0년)상 계수를 적용해 작성함.
     2) 총사업비의 경우 최초실시협약 불변가 비용임.
자료: 노선별 최초실시협약서 내 총사업비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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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에 따른 편익

■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9.5.1. 시행)에 따르면 도로ㆍ철도부문은 사업시행에 따라 
공통 편익, 사업특수 편익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음

• �공통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이 있음 

• �사업특수 편익은 각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되는 편익으로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전철화 사업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다양한 편익이 있음

• �수도권 지역 노선을 선정하여 신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노선별로 분석해
보았으며, 본 자료에서는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절감에 대한 편익만을 분석

- 통행시간가치는 차종별 업무 및 비업무통행에 대한 시간가치를 활용하여 산출

- �차량운행비용은 속도별·차종별에 따른 유류비(휘발유, 경유, LPG),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
관리비, 감가삼각비를 포함하여 산출

- �교통사고비용은 도로 교통사고의 인적피해(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구분을 1명당 비용과 물적 피해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표 3> 도로·철도부문 사업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공통 편익 사업특수 편익

• 통행시간 절감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

•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 전철화 사업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자료: 이승헌 외 2021.

■ ‌�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각 노선이 운영됨에 따라 연평균 약 1,573.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단일노선 기준 연간 
최대 2,450.9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각 고속도로의 일 통행량, 차종별·인별 통행시간, 차종별·인별 시간
가치, 고속도로 차량 비율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 �세 가지 편익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 8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편익이 통행
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가치 편익으로 산출된 것을 파악

■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은 각 노선이 운영됨에 따라 연평균 약 139.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단일노선 기준 
연간 최대 246.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각 고속도로의 일 통행량, 차종별·속도별 운행비용, 고속
도로 차량 비율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 �세 가지 편익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최대 27.1%에서 최소 1.3%로 노선별로 큰 편차가 나타

났으며 평균 10.4%의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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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은 각 노선이 운영됨에 따라 연평균 약 1.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단일노선 기준 연간 
최대 2.1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각 고속도로의 일 통행량, 신규노선 운영 전후 사고율, 사고 
정도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 �세 가지 편익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극소수를 차지

<표 4> 민자고속도로 편익

노선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A
57,534.4 21,426.2 119.8

79,080.3
(72.8) (27.1) (0.15)

B
162,394.8 13,445.2 212.9

176,053.0
(92.2) (7.6) (0.12)

C
174,270.1 24,669.2 216.0

199,155.9
(87.5) (12.4) (0.11)

D
245,086.9 3,270.1 11.4

248,368.9
(98.7) (1.3) (0.01)

E
123,409.5 17,064.5 97.1

140,571.1
(87.8) (12.1) (0.07)

F
181,653.7 3,856.2 76.0

185,586.0
(97.9) (2.1) (0.04)

평균 157,391.7 13,955.3 122.2 171,469.2

합계 944,350.1 83,731.8 733.1 1,028,815.1

주: 괄호 안은 총편익에 대한 비율(%)임.
자료: 이승헌 외(2021), 노선별 최초실시협약, 연도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앞서 분석한 총편익에 각 노선의 재정대비 소요시간을 가중하여 편익을 산출해본 결과 최소 약 2,500억 원
에서 최대 약 7,1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재정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시점부터 운영 시작까지 평균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 평균 소요기간은 10년 내외로 나타남

- �재정고속도로로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에 분석한 6개 노선의 총사업기간을 감하여 
남은 기간을 산출 

• �분석을 진행한 총 6개의 사례 중 2건의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나, 앞서 언급한 공사 기간 절감 
효과와 같이 대다수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시작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편익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

-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협상 및 공사기간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재정사업보다 늦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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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민자고속도로는 1km당 1.4개월, 재정고속도로는 1km당 2.3개월로 민자고속도로가 1km당 0.9개월
(27일)의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있음

• �2024년 기준 재정고속도로는 55개, 민자고속도로는 24개로 총 79개의 사업이 운영 중

• �공사기간은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평균 77.5개월(6년 5개월), 민자고속도로는 평균 61.3개월(약 
5년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16.2개월(1년 4개월)의 공사
기간이 단축

• �또한, 도로연장까지 고려해 본다면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9km 길게 나타나는 
반면 기간은 더욱 단축

<표>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공사기간 비교

주: 사업연장, 공사기간, km당 공사 기간은 평균값임.

■ ‌� ‌�6개 민자고속도로의 km당 운영비는 평균 5억 원이고, 재정고속도로는 8.1억 원으로 운영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음 

•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익을 모두 운영비로 활용

• �2024년 기준 재정고속도로의 연간운영비는 약 3조 4,478억 원으로 km당 운영비는 약 8.14억 
원인 반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3.9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평균 약 5억 원이 km당 운영비로 
사용 

• �재정고속도로보다 민자고속도로의 운영비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 운영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운영 중인 전체 24개의 민자고속도로 중 6개의 민자고속도로 데이터를 활용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필요

<표>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운영비용 비교

주: 1) 재정고속도로의 연간 운영비는 도로관리사업 비용임.
     2) km당 운영비는 주 1)의 연간 운영비를 2023년 기준 재정고속도로 전체 연장으로 나눈 수치임.
출처: 재정고속도로는 공공데이터 포털(한국도로공사 주요 사업비)에서,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 재무모델에서 발췌함.

공사기간 절감 효과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구분 개수 평균 사업연장 공사기간 1km당 공사기간
재정고속도로 55 34.3km 77.5개월 2.3개월
민자고속도로 24 43.4km 61.3개월 1.4개월

구분 재정고속도로1) 민자고속도로2)

㉠ ㉡ ㉢ ㉣ ㉤ ㉥
연간 운영비 34,478.3 232.3 160.1 149.2 158.2 99.9 143.5
km당 운영비 8.1 3.9 3.7 6.3 5.1 5.5 4.9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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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간투자사업의 현재와 과제

건설투자 중 민간투자사업의 비중 감소

■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성액은 2000년 46.63%에서 2024년 17.34%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민간
기관의 경우 2000년 51.36%에서 2024년 80.63%로 대폭 상승하였고, 민간투자도 2000년 1.71%에서 
2024년 1.96%로 소폭 상승함

• �공공기관의 경우 2000~2007년 기간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2011년 38.29%까지 다시 상승 후 현재
까지 하락세를 보임

• �민간기관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공공기관이 하락한 비중만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의 경우 2011년 5.02%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이후 기준금리 및 건설자재비 급등의 여파로 인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

<그림 2>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대외경제 변수로 인한 물가 및 금리 변동

■ ‌�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99.86에서 2025년 현재 131.03으로 급등함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미국·중국의 무역갈등,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건설 관련 주요 자재비가 최근 3년간 약 35.6% 급상승 

- 건설공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자재비 상승이 지수 상승을 주도

• �2020년 99.86이었던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19.77, 2025년 
현재는 131.03으로 2020년 대비 31.17 상승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602.601.801.801.711.71 2.532.53 5.005.005.115.113.873.873.093.093.263.262.822.82 4.414.41 5.025.02 2.082.08 1.981.98 1.961.962.492.493.803.80 3.853.85 3.853.85 3.923.92 2.472.47 2.322.32 2.432.43 2.842.844.554.55

51.3651.36 53.5253.52
59.9559.95 62.0062.00 64.0564.05 66.1366.13 66.9966.99 65.7865.78 64.0564.05 58.4958.49 57.2557.25 56.3356.33 57.0657.06 60.8860.88 63.3763.37 65.6365.63

69.7569.75 75.5475.54 76.7576.75 77.2377.23 77.1977.19 76.9976.99 79.1979.19 80.9880.98 80.6380.63

46.6346.63 44.2744.27

36.6136.61 34.7634.76 32.8332.83 30.3730.37 29.7529.75 30.2630.26 30.7030.70
36.0736.07 38.1038.10 38.2938.29 38.1138.11

35.1335.13
32.5132.51 30.2430.24

25.7725.77
21.8021.80 20.8220.82 20.1920.19 19.8419.84 20.4120.41 18.6418.64 16.9816.98 17.3417.34

공공기관 민간기관 민자 국내 외국기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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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75%에서 2025년 2월 2.75%로 상승함

•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초기 공사비 조달을 위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대한 난이도도 상승하게 되어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 �기준금리 또한 최근 3년간('22년 1월 0.25% → '25년 2월 2.75%) 2.5%p 상승하는 등 큰 폭의 사업성 
악화로 인해 추진 중이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생

<그림 3> 2020년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좌)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우)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기성액(경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추이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기 
위해 특례조항 및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함

• �2024년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최대 4.4% 이내로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과 24조 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인상 특례1)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불변가격으로 
책정된 사업 중 공사비 급등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2021~2022년 급격한 물가변동폭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

•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약 3.67%, 주요 건설자재 가격은 약 35.6%, 건설공사비 지수는 약 2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발생(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년 기준)

<그림 4> 주요 건설자재 물가 추이

자료: 박철한 2023.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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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민간투자사업이 나아갈 방향

■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투명한 추진 절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종합적으로 
접목되었을 때 가능함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적 취지를 살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

• �2022년 BTO 사업추진 건수는 6건이었으나, 2023년 5건, 2024년 3건으로 추진 건수가 더 줄어들
면서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의 방향성은 명목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① 다단계의 심의절차를 통합심의로 간소화할 필요

• �연료전지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사업 계획승인 심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및 입지 타당성 심의,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 통과가 필요함

• �각각의 심의는 사업의 공공성, 경제성, 재정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지만, 현실에
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가 여러 부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진행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 양식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선행 심
의에서 통과되면 추가 중복 심의가 없도록 심의체계의 재정립 필요

‌�② 경쟁 제안을 통한 재정절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민간의 경쟁을 통한 공공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에 있으나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의 이슈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최초제안자의 단독제안으로 추진

• �단독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낮아지고 
협상 단계에서 차순위 협상 대상자 부재로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제3자 제안공고상 과도한 사업조건(실적 기준, 통행료 상한, 보상비 부담, 투자위험부담금 비율 등)을 
완화하고 위험의 종류, 범위, 수준을 명문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경쟁 지향적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③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또는 주무관청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가 필요

• �사업추진 필요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 부처의 높은 승인 문턱이 사업
구조를 왜곡시키기도 함

• �이러한 구조는 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 주무부처 또는 주무관청의 의사결정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
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이 추진

• �사업여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유인도 크지 않아 사업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주무관청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 및 자율적 정책결정 영역을 마련할 
필요



11 2025. 12. 10.  No. 90

④ 고금리 및 고물가, 공사비 상승 이슈,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정제도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최대 100년까지 관리운영 기간이 민간에 부여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투입하는 비용을 
운영 기간 동안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DB를 통해 수요를 추정해야 하나 공공이 제공하는 DB는 
통상 30년을 제공하고 있어 그 이상의 관리운영 기간을 제안하기에는 수요의 불확실성 존재

• �30년 이상의 관리운영 기간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정부 모두가 수요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재정지원 방식과 리스크 분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⑤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식 마련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

• �기술 발전에 따른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인프라(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센터, 공공클라우드 등), 
에너지 인프라(발전소,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 기술혁신 인프라(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등 새로운 
유형을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

• �물리적 인프라 사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 �초기 사업에서는 필연적으로 수요 관련 리스크와 수익성 리스크(기술개발비, 데이터 구축비)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지원 방안(세액공제, 금융 우대 등)을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도로, 철도 등) 대비 강화할 필요

• �반면에 운영은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운영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정부 측 
입장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 마련도 필요

<그림 5>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도 재정립 및 개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사업 추진 여건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제안을 유도하여
민간이 참여하고 싶은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 마련 필요

심의절차 간소화 등
“심의체계 재정립”

각 부처별 현행법에 따라
유사한 심의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기간 및 인력 소모 가중

대외경제 변수에 대한
“합리적 보정제도 도입”

고금리, 무역전쟁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하여

사업자와 정부의 리스크 분담 기준 현실화 필요

경쟁구도를 통한
“재정 절감 도모 필요”

민간사업자들 간의
경쟁구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 여건 마련

신산업(데이터 기반)
“재정 지원 방식 마련”

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산업 성장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필요

사업추진 주무관청
“의사결정 권한 강화”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주무관청의 권한 강화 및 

자율적 정책결정 영역 마련 필요

소규모 생활 SOC 등
“새로운 사업 방식 고민”

사업 참여주체의 재정여력과
소규모, 지역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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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존의 사업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방식의 고민도 필요

• �생활 SOC의 대상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시설로 공공성이 높은 대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업참여 주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재단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 다수 있음

• �이러한 참여 주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간투자법’,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대형 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사업, 지역 기반 사업의 특성은 반영
되지 못함 

• �사업 참여자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자기자본 비율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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